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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친환경 기술시장 선점 “꼼수”
미국, 개발도상국에 3년간 20억달러 투자 … 관세․무역장벽 제거제안 

수년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해온 세계 각국이 이제는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월31일 보도했다.

일부 거대 국가의 외교 담당자들은 1월30일 미국 하와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교토의

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기술 수입관세와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압박하는 장으

로 변질됐다.

친환경 기술시장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는 부시 대통령의 1월28일 연두 국정연설에서도 잘 드러났는

데,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인디아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전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제 친환경 기술 관

련기금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친환경 기술시장의 신뢰를 촉진하고 민간 자본의 시장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도 1월 중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억달

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자국산 친환경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판매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

다.

개도국의 친환경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야욕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각종 기술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공동

으로 제안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보유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차원에서는 중

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인디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자체보유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은 관세라는 보호막을 여전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러 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시장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고 제임스 코노튼 백악관 환경위원장은 말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기술은 선발 산업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어 개발도상국 시장을 개척

하지 않고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GE(General Electronics)는 2007년 전체 매출의 9%에 해당하는 150억달러를 친환경 기술 부문에서 거

두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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